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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한창민 의원 등 13인

2. 발의연월일 : 2024. 6. 26.

3. 회부연월일 : 2024. 6. 27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

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

하는 대출로써,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

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,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

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,317명, 연체금액은 1,144억원이

고, 부실채무자수는 53,964명, 채무금액은 3,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

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

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

고,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

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및 제1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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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

로 하고,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

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및 제17조).

현 행 개 정 안

제11조(대출 금리) ① 취업 후 상환 학

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

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

하여 고시한다. <단서 신설>

제11조(대출 금리) ① -------------학

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

이자로 한다. 다만, 생활비대출 금리

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

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

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

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

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

한다.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

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

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

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

함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채무자가

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

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

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

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

리(單利)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

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8조제2항에

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대출잔액으로 한다. <단서

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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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이하 “ICL1)”이라 함)을 등록금

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, 학자금대출은 무이자로, 생활비대출

금리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, 채무자가 상환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을

이자,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여 대출잔액으로 하려는 것임.

즉,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시 등록금 부분을 제외하고, 대

출이자,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여 대출 규모 축소를 통한 대학생

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서,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

적 사유로 제한받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임.

그러나,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첫째, 대출사업의 특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

음. 대출 및 상환을 통하여 운영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

의 특성상 조달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, 채권발행에

따른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금리를 결정2)한다는

1) ICL: Income Contingent Loan

2)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 보증 하에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대

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, 대출금리는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자금

현 행 개 정 안

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

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

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∼ ④ (생 략) 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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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둘째, ICL 사업 시행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문제를 고려할 필

요가 있음.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원리금 상환율이나

재원 조달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무이자로 할 경

우,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해소될 것이나, 조달금리가

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단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학자금대출

사업의 구조상 한국장학재단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

필요가 있음.

< 소비자 물가상승률,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현황 >

연 도 ’18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

물가상승률* 1.50% 0.40% 0.50% 2.5% 5.1% 3.6%
2.9%

(5월기준)

조달금리** 2.54% 2.38% 1.35% 1.82% 4.05% 3.85% 진행중

대출

금리

1학기
2.20% 2.20%

2.0%
1.7% 1.7% 1.7% 1.7%

2학기 1.85%

* 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** 조달금리: 신규 채권 및 기존 채권의 가중평균

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.
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(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) ① 학자

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

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
2.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

3.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4.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

5.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6.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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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,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

운용되고 있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

도 반영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산정 시 등록금부분을

무이자로 하여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에 공

감하면서도,

학자금대출 금리를 `21년 1학기부터 시중금리보다 낮은 1.7%로 동

결해왔고,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ICL 사업이 2023년 12월 8일에 의

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

법」에 따라 ICL 이자면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3)되었다는

점과 함께,

개정안이 입법화되었을 경우, 개인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

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이자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바, 취업

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4)이라

3) 개정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은 ① 채무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

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,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

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(휴학기간 포함)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

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였고, ②이자면제 대상을 채무자의 가

구 소득인정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

하되,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, ③채무자가 폐업·실직·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

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

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,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

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

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.

4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

다.

1. 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”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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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면에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

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덧붙여 교육부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화되었을

때, 향후 10년간 3,010억원(ICL 3,403억원, 일반 △393억원)의 추가 소요재

원이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<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무이자 지원 시 추가 소요예산 추계 >

(단위: 억 원)

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계

I
C
L

등
록
금

신규 추가 공급(a)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 1,612

기존 추가 공급(a’) - 1,014 2,025 3,022 3,993 4,921 5,785 6,561 7,222 7,742

신규 추가 상환(b) 598 598 598 598 598 598 598 598 598 598

기존 추가 상환(b’) - 3 17 43 86 150 238 353 494 666

자발적 상환 감소분(d) 478 489 504 520 538 555 570 583 590 590

소요예산(A) 38 75 112 148 181 214 242 266 285 299 1,860

생
활
비

신규 추가 공급(a)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 1,036

기존 추가 공급(a’) - 1,021 2,006 2,951 3,832 4,627 5,338 5,983 6,560 7,056

신규 추가 상환(b)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

상환 기존(b’) - 36 76 140 226 310 376 444 525 589

소요예산(B) 22 58 92 123 152 178 201 222 240 255 1,543

대납이자 추가(A+B) 60 133 204 271 333 392 443 488 525 554 3,403

일
반

신규 추가 공급(a)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 △834

기존 추가 공급(a’) - △629 △1,212 △1,761 △2,150 △2,468 △2,715 △2,900 △3,057 △3,148

신규 추가 상환(b)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 △205

기존 추가 상환(b’) - △46 △80 △240 △311 △382 △444 △472 △538 △557

이차보전 추가 감소(C) △7 △18 △29 △36 △42 △47 △50 △53 △55 △56 △393

추가예산 계(A+B+C) 53 115 175 235 291 345 393 435 470 498 3,010

자료 : 교육부

개정안 제17조제1항이 등록금대출의 원리금을 대출잔액으로 하고,

동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

려는 내용에 대해서도,

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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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는 이자 외에도 납부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부과

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까지 제외하는 것은 의무상환액을 성실히 납부

하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및 납부기한 미준수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

이 우려됨에 따라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관계부처인 국세청은 개정안이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
제17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동법 제30조5)의 연체금 징수규정

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,

연체금 제도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부과된 채무인

학자금 상환에 공평을 기하고, 상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

적 수단인바, 연체금 및 가산금을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

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

제시하였음.

한편,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앞서 발의

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

5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0조(연체금)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(원천공제의무자를
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, 제27조제4항, 제28조제4항, 제29

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

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

로 징수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

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

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하는 금액

을 포함한다)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

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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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할 것으로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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